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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공장 폭발․화재 “시민 화났다”
정부에 재난관리시스템 재정비 촉구 … “1시간 지나서야 주민들 대피”

잇따른 화학산업단지의 화재사고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과 늑장대응을 질책하

고 나섰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10월22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화학기업이 밀집한 전국의 산업단지에 대해 환경안전 

정밀진단 및 사고․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장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국 석유화학산업단지에서의 폭발 및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대형 화약고나 다름없는 

화학산업단지에 대해 지역 차원을 떠나 국가 차원의 환경안전 정밀진단과 특단의 재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

적이다.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지금까지 울산에서 매년 수조원의 세금을 걷어가면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국비지원을 외면해 왔으며, 국가산업단지는 지역민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

로 조성하여 건설한 대표적인 산물인 만큼 이제 근원적인 책임을 국가가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화학산업단지를 <재난위험시설·지역>으로 지

정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충남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신환/남현우)도 10월16일 발생한 현대Oil-Bank 화재와 관련해  

“다시는 화재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재난관리시스템을 다시 정비하라”고 충청남도

와 서산시에 촉구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화재 당시 인근 주민들은 비상연락망이 아닌 TV뉴스를 통해 뒤늦게 화재발생 

소식을 접해 현재 가동중인 재난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음을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1시간 늦은 주민

대피에서도 오히려 유독가스가 번지는 쪽으로 이동시키는 등 중대한 실책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16일 화재사고는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 당국은 사고의 원

인을 철저하게 규명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현대Oil-Bank 역시 사고의 진상을 정확하게 공개한 뒤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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